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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책마련 02. 분양대행업의 제도권 관리 강화

건설·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산업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복잡한 산업구조는 국내 경제 시스템 전반과 연계
- 건설·부동산 산업은 국민의 삶터를 꾸리는 산업으로 영향력 강화
- 건설·부동산 주택 시장의 미분양 증가시 연관산업 침체 야기함. 
   이에따라, 경기 침체 등 발생되는 문제점 많아 주택 시장 활성화 방안 강구 절실함

Intro. 시작하며

개보수시행 시공 분양 임대 관리 유통 서비스

사업주체

정부

부동산
공기업

지자체

금융사

증권사 신탁사 은행

업무 분할

상품 개발 부동산 소비 사후 관리

건설기업
주택 

사업자
임대업자 중개업자 소비자

감정
평가

건물
관리

부동산 개발산업 업무진행 Process

업무 관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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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책마련 02. 분양대행업의 제도권 관리 강화

24년 현재 한국은?

- OECD 세계 경제 전망 : '24년 경제성장률 2.6% 예측대비 '25년 경제 성장률 2.2% 수준으로 저성장 예상. 물가상승률은 2% 이상 수준으로 경기침체

- 한국의 기준금리는 9연속 3.5% 수준으로 동결 추세임. 추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예측은 있으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희망회로 돌릴수 없음

-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속 오름 추세로 인플레이션 본격화 추세임. 국가 기반 산업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소비 분야의 인플레이션으로 확대추세

Intro. 24년 한국 시장전망

소비자 물가 & 기준금리 &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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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책마련 02. 분양대행업의 제도권 관리 강화

전국 미분양 현황

전국 미분양 현황('24.03 현재)

- 전체 미분양 : '24.03 기준 전국 64,964호 미분양 발생하였으며, 대구가 9,814호로 가장 많은 미분양 발생
지난달('24.02) 대비 미분양 90호가 증가하였으며, '23.11월(57,925호 최저물량)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중. 13년 이후(최근 10년 전) 현재 가장 미분양 이 높음

- 준공 후 미분양 : '24.03 기준으로 12,194호 발생
'22.05 이후 준공 후 미분양 6,830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까지 78.5% 상승하였으며,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1. 전국 미분양 현황 및 시장지표

미
분

양
 대

거
증

가

미분양
64,964호

구분
민간부문

비율
합계 60㎡ 이하 60 - 85㎡ 85㎡ 초과

전국 64,964 9,634 46,872 8,458 100.00%
서울특별시 968 773 170 25 1.50%

경기도 8,340 1,291 6,537 512 12.80%
부산광역시 3,222 1,409 1,779 34 5.00%
대구광역시 9,814 989 7,608 1,217 15.10%
인천광역시 2,669 1,000 1,574 95 4.10%
광주광역시 1,286 115 969 202 2.00%
대전광역시 1,339 604 512 223 2.10%
울산광역시 2,640 67 2,116 457 4.10%

강원도 3,748 484 2,616 648 5.80%
경상남도 3,872 627 2,790 455 6.00%
경상북도 9,561 641 6,956 1,964 14.70%
전라남도 3,701 651 2,724 326 5.70%
전라북도 3,259 136 2,473 650 5.00%
충청남도 4,933 442 3,998 493 7.60%
충청북도 3,015 134 2,440 441 4.60%
제주도 2,485 207 1,562 716 3.80%

세종특별시 112 64 48 0 0.20%

자료 : 데이터노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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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책마련 02. 분양대행업의 제도권 관리 강화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 현황

전국 미분양관리지역 선정 공고

- 전체 미분양 : '24.03 기준 전국 64,964호 미분양 발생하였으며, 대구가 9,814호로 가장 많은 미분양 발생
지난달('24.02) 대비 미분양 90호가 증가하였으며, '23.11월(57,925호 최저물량)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중. 13년 이후(최근 10년 전) 현재 가장 미분양 이 높음

- 준공 후 미분양 : '24.03 기준으로 12,194호 발생
'22.05 이후 준공 후 미분양 6,830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근까지 78.5% 상승하였으며,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1. 전국 미분양 현황 및 시장지표

구 분 세부지역(시·군·구) 적용기간 선정사유 (붙 임)

지방(10개)

대 구
중구 ‘23.02.24. ~ ‘24.04.09. ②

남구 ‘23.02.24. ~ ‘24.04.09. ②

울 산 울주군 ‘23.02.24. ~ ‘24.04.09. ②

강 원 강릉시 ‘24.03.10. ~ ‘24.04.09. ①,②,③

충 북 음성군 ‘23.02.24. ~ ‘24.04.09. ②

충 남 아산시 ‘24.01.10. ~ ‘24.04.09. ②,③

전 북 군산시 ‘24.03.10. ~ ‘24.04.09. ②

전 남 광양시 ‘23.02.24. ~ ‘24.04.09. ②

경 북
포항시 ‘23.02.24. ~ ‘24.04.09. ②

경주시 ‘23.02.24. ~ ‘24.04.09. ②

구분 범주 선정요건

① 미분양 증가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② 미분양 해소 저조
가.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나. 최근 3개월간 미분양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이며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 감소율이
     10% 미만인 달이 있는 지역

③ 미분양 우려

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도 중에서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세대수가 30% 이상
     증가한 달이 있거나, 당월 미분양세대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세대수의 1.5배 이상인 지역

㉠. 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당월 인허가실적이 1년간 월평균 인허가실적의 2배 이상인 지역
㉢. 당월 청약경쟁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청약경쟁률보다 10% 이상 증가하고 당월 초기분양률이 
     최근 3개월간 평균 초기분양률보다 10% 이상 감소한 지역

나. 직전 1년간 분양승인실적이 해당 지역 공동주택재고수의 5% 이상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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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책마련 02. 분양대행업의 제도권 관리 강화

미분양 주택현황

- 관련 통계에 따르면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가구는 6만4,964가구로 작년 말(6만2,489가구)보다 증가
    → 이전 정부 말인 2021년(1만7,710가구)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준

- 지방광역시 및 지방도시 미분양 가구는 전국 미분양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서면서 지방지역 미분양이 심화되고 있음

미분양 주택 현황

수도권비율 13.0% 16.3% 20.8% 33.2% 39.9% 43.5% 54.3% 49.1% 49.8% 29.6% 18.1% 10.7% 13.0% 11.2% 8.5% 16.2% 16.1% 18.4%

지방비율 87.0% 83.7% 79.2% 66.8% 60.1% 56.5% 45.7% 50.9% 50.2% 70.4% 81.9% 89.3% 87.0% 88.8% 91.5% 83.8% 83.9% 81.6%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당해년 

1월~12월)
(KB부동산)

1.12 2.12 2.27 2.38 8.9 -0.37 0.42 2.31 4.9 1.42 1.29 2.81 -0.27 9.23 18.38 -3.43 -4.90

구분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3월)

전국  112,254  165,599  123,297  88,706 69,807 74,835 61,091 40,379  61,512 56,413 57,330 58,838 47,797 19,005 17,710 68,107 62,489 64,964 

수도권 14,624  26,928 25,667 29,412 27,881 32,547 33,192 19,814 30,637 16,689 10,387 6,319 6,202 2,131 1,509 11,035 10,031 11,977 

지방전체 97,630  138,671 97,630  59,294 41,926 42,288 27,899 20,565  30,875 39,724 46,943  52,519  41,595  16,874  16,201  57,072  52,458 52,987 

- 미분양 주택은 2008년 16만5,599가구, 2009년 12만3,297가구였던 미분양가구는 2010년 8.8만가구로 눈에 띄게 줄어들었음

- 미분양가구가 10만가구 밑으로 떨어졌던 2010년에도 2.38% 상승률을 기록 했었음

- 2011년 8.9%를 기록하기도 했었지만 2012년에는 -0.37%를 기록하는 등 집값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없었음

- 미분양 해소에 나섰던 이명박 정부 당시(2008년~2009년)에는 KB부동산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2008년 2.12%, 2009년 2.38% 였음
   (08년 부동산위기 당시 정부 시행정책인 LTV 완화&취등록세 50% 감면 등 적극적인 정책적 대안마련 시급한 상황)

1. 전국 미분양 현황 및 시장지표

자료 : 부동산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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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책마련 02. 분양대행업의 제도권 관리 강화

지역별 미분양 양극화

- 최근 수도권 미분양 주택 비중 대비 비수도권 미분양 비중이 3배 수준으로 형성. 
   현재 지방 아파트 시장은 미분양 무덤으로 인식되는 상황임

시장침체로 시세는 하락하나 분양가는 증가세를 나타내는게 주요 원인
PF 금리상승 및 건설원가 상승으로 공급감소와 수요위축 요인 동시발생 현황 감안 시 높은 분양가 때문에 미분양이 발생했다고 단정짓기에는 문제가 있음
미분양 적체지역 미 해결 시 신규공급의 한계로 주택안정화 정책에 걸림돌 판단

미분양 가구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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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3년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문재인정부 윤석열정부

정부별미분양가구수와수도권, 지방비율

전국 수도권 지방전체 수도권비율 지방비율

정부 별 미분양 가구수와 수도권, 지방 비율 자료 : 부동산인포

1. 전국 미분양 현황 및 시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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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책마련 02. 분양대행업의 제도권 관리 강화

주택 구입 부담지수 (소득 대비 가격 및 주택구입 부담지수)

- 주택구입 관련 부담지수 통계 확인시 21년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매수자의 구매시 발생하는 부담감지수 크게 증가
-  시장 외적으로는 미국발 금리인상 여파가 국내에도 작용하며 주담대 등 각종 금융금리의 폭등이 주 원인
▶ 매수자 부담 증대 : 현재 고물가와 고금리로 가계지출 부담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은 더욱 좋지 않은 상황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 및 주택구입 부담지수

1. 전국 미분양 현황 및 시장지표

- 중위가구의 소득 대비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저평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수
- 매매는 1.3p 고평가, 전세는 0.7p 고평가 되어 있음. 
   현재 고물가와 고금리로 가계지출 부담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은 더욱 좋지 않은 상황

- 1) 중위소득가구가 2)표준대출로 3)중간가격 주택구입시, “대출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수
- 주택담보대출 상환가능소득 / 중간가구소득 * 100 
- 매매는 14p 고평가, 전세는 5p 고평가 되어 있음. 
   현재 고물가와 고금리로 가계지출 부담으로 인해 실질 구매력은 더욱 좋지 않은 상황

 - 현재 실질 구매력이 좋지 않은 상황이나, 24년중 국내 경제는 소비 흐름이 당초 
    예산보다 개선됨에 따라 GDP 성장률 2.5% 성장 예상

 - 향후 25년 4분기까지 미국 유로 정책금리 완화 및 유럽국가 피벗 감소 예상됨에
    따라, 대외적으로 중장기 전망 판단시 완만한 경기 회복세 예상됨

 - 다만, 24년 5월 현시점 경기 최저점 수준으로 미분양 해소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소득 대비 가격 (‘24.3 기준, PIR) 주택구입 부담지수(‘24.3 기준, HAI)

24년 3분기 향후 경제전망

자료 : 데이터노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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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책마련 02. 분양대행업의 제도권 관리 강화

주택 공급 및 매매가 현황

- 부동산 우상향
 통계치 작성이후 전국 매매가는 꾸준한 우상향 기록 => 08년도 美 리먼 사태로 인한 부동산 빙하기에도 보합세 나타남.
 그러나 금번 시장냉각기 시작된 22년도 이후 평균매매가 하락세 나타나며 , 이로인한 착공실적 부진으로 신규공급 절벽현상 예고됨

미분양 주택 현황

1. 전국 미분양 현황 및 시장지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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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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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450,000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공급량 평당가

08년도 美 금융위기발
11년도 공급 급감

21년도 전국 매매가
@1,800만원 기록

25 ~ 27년도
공급절벽 예고

자료 출처 : 부동산 114
통계 기준 : 연도별 공급량 / 평당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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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책마련 02. 분양대행업의 제도권 관리 강화

아파트 매물량, 거래량 

- 매물량
      24년 5월 기준, 인터넷매물 

- 거래량
      24년 3월 기준(30일 등록기간 완료기준), 
      국토교통부

매매 : 매물은 늘어나고 있지만 3월 기준 약 39,000건으로 평균(약 45,800건)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음
전세 :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3월 기준 약 49,000건으로 매매를 훨씬 상회하는 거래를 보이고 있음

매매 : 전국 528,716호가 매물(중복제외)로 나와있으며, ̀ 21.5 이후 가장 많은 물량이 쌓이고 있음
전세 : 전국 118,884호가 매물(중복제외)로 나와있으며, 전세 수요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음

1. 전국 미분양 현황 및 시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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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책마련 02. 분양대행업의 제도권 관리 강화

부동산 거래량 및 가격변동

- 주택거래 통계 확인시 서울시 매매거래량 18년도 이후 지속 감소. 특히, 호황의 정점기인 21년도 거래량 전년대비 절반 급감
- 22년도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장냉각의 경고로 해석됨. 시장 자체지표의 악화와 더불어 장기간 유지되는 고금리 
   정책으로 단기간 해소는 난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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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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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거래량

127,671

가격 거래량

63,600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DSR 1단계
규제 강화

금리2%대
진입 

시장 상승기 시장 침체기

06년 이후
거래량 최저

DSR 3단계
규제 강화

20년 21년 22년 23년

62,153

79,361

49,306

60,544

45,826

77,499

97,019

132,121

123,873 120,136

92,793

85,970

78,830

39,503

9,764

33,229

1,716 1,773 1,757 1,849 1,807 1,775 1,660 1,630 1,676 1,794 1,948 2,213 2,776 3,080 3,686 4,274 4,126 4,015

최근 10개년도 서울시 부동산 거래량 및 가격변동 통계

- 07년도 이후 금융위기로 인한 20세기 최대의 냉각기 이상으로 서울 매매거래량 급감 냉각 정점에 달한 22년도의 경우 사상 초유의 연간거래량 1만건 미만 기록
   → 소위 '부동산불패’ 심리 무너지며 현재까지 하락세 유지 , 매수심리 급감

- 규제완화로 23년도 거래량 일부 회복세 보이나 평균매매가는 오히려 하락 
   → 전년도 거래량 증가는 일시적인 반등세로 ‘24년도 이후 시장변동에 유의 必 

1. 전국 미분양 현황 및 시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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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책마련 02. 분양대행업의 제도권 관리 강화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수요위축

- 서민경제의 직격탄인 대출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인하여 LEVERAGE 효과 기대 하기 어려움. 
   경기 활성화 위한 DSR 완화 필요 시점임

1. 전국 미분양 현황 및 시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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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책마련 02. 분양대행업의 제도권 관리 강화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수요위축

- 서민경제의 직격탄인 대출 스트레스 DSR 적용으로 인하여 LEVERAGE 효과 기대 하기 어려움. 
   경기 활성화 위한 DSR 완화 필요 시점임

1. 전국 미분양 현황 및 시장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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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원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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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책마련 02. 분양대행업의 제도권 관리 강화

- 지방 미분양 발생 원인분석 : 세금규제, 금리인상, 대출규제, 고분양가 책정,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등
   → 미분양 발생시 PF 시장 위축, 주택공급 위축, 연관산업 연계 침체로 악순환 반복됨 

1~2주택까지 1~3%, 3주택 8%
4주택 12% → 개정

3주택 4~6%, 법인~4주택이상 6%

중도금 대출 보증건수 세대당 1~2건
주담대 한도 폐지 (현 6억원 → DSR 한도적용)

LTV 60~70% / DTI 60%

취득일로 3년간 종전주택 비과세(1주택시)
신규주택 입주 경우 주택완공 후 2년 내 비과세
대체주택 양도시 주택 완공 후 2년 내 비과세

규제지역 1순위 제한 (무주택자 한정)
재당첨 제한(투지과열 10년, 조정대상 7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비규제 6억이상만 제출)

기본공제9억원 /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법인 기본공제 9억원 / 0.5~5.0% 

수도권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비규제지역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 6개월

3. 지방 미분양 증가요인 분석

미분양 가구 증가세

세제강화

다주택자취등록세중과

규제강화

대출규제DSR강화

세제강화

양도세중과

규제강화

청약,자금조달강화

세제강화

종합부동산세중과

규제강화

전매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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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책마련 02. 분양대행업의 제도권 관리 강화

지방 미분양 발생 원인분석 : 세금규제, 금리인상, 대출규제, 고분양가 책정,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등

3. 지방 미분양 증가요인 분석

24년 5월 현재 규제 현황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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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책마련 02. 분양대행업의 제도권 관리 강화

지방 미분양 발생 원인분석 : 세금규제, 금리인상, 대출규제, 고분양가 책정,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등

3. 지방 미분양 증가요인 분석

24년 5월 현재 규제 현황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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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책마련 02. 분양대행업의 제도권 관리 강화

지방 미분양 발생 원인분석 : 세금규제, 금리인상, 대출규제, 고분양가 책정,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등

3. 지방 미분양 증가요인 분석

24년 5월 현재 규제 현황 (청약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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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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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책마련 02. 분양대행업의 제도권 관리 강화

정책 제안 : (국회) 세제관련 폐지 및 완화 / (정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 필요 시점임

- 부동산 경기 연착륙 방안
악화된 부동산 시장 속 연착륙 방안으로는 정부와 국회에 결단이 필요
준공 미분양 단지 양도세 감면,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및 분상제 폐지 등 필요

정책 제안

97년도 외환위기 당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양도소득세면 감면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매우 큰 동력이 됨

19년도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일반 분양시기를 
미루다 조합원 내분과 공사비 갈등이 겹쳐 장기 표류 사례 있음 
* 분상제 개편은 주택법 시행령의 지정 요건만 개정으로 가능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시 주택구매력을 갖춘 
수요층 부동산 확보로 임대 및 전세가 안정화 및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더 할 수 있음

DSR규제로 인한 매수심리 하락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하며
부동산규제지역이 광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동 단위로 세분화 필요
EX) 강남구 → 강남구 역삼동 등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규제지역
세분화 및 
단순화

국회 : 세제관련 폐지 및 완화 

정부 : 부동산 시장규제 완화 등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4. 미분양 해소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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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책마련 02. 분양대행업의 제도권 관리 강화

정책 제안 : 미분양 촉진 방안 제안

- 부동산 경기 연착륙 방안
악화된 부동산 시장 속 연착륙 방안으로는 정부와 국회에 결단이 필요
준공 미분양 단지 양도세 감면,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및 분상제 폐지 등 필요

정책 제안

4. 미분양 해소 방안 제안

미분양 촉진 방안

조세특례제한법 제안

미분양 모니터링 강화

신규 분양 주택 
한시적 세제혜택

한시적으로 일정금액 이하의 미분양 주택 취득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감면 및 공제
향후 투기세력 양산 결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 고려시 한정지역, 한정기간, 한정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 사업주체의 신고에 의존한 미분양 통계가 시장을 왜곡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 등의
결정권자들이 현장 조사나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청약홈에서 1,2순위 청약, 무순위 청약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미분양 현황도 볼 수 있도록 조치필요
분양, 청약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소비자들이 청약홈을 통해 편리하게 확인 가능
모니터링은 현지 공인중개사 등 현지 부동산 등도 크로스 체크하여 정밀도 높이는 것이 좋겠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완화 정책이 집중되면 반대로 신규 분양 주택의 분양성적이 저조, 미분양이 
다시 적체 되는 상황이 반복됨. 이에다라 세제 혜택 범위를 미분양 주택에서 신규 주택까지 확대 필요
대출 규제는 유지한 상태에서 미분양 주택 해소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여 대출 규제
완화도 동시에 시행할 필요성 있음. 만일, 동시 시행 불가시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하여 올해 연말까지
혹은, 25년 등 한시적으로 혜텍 적용해 준다면 분양시장 회복의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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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 미분양 촉진 방안 제안

- 부동산 경기 연착륙 방안
악화된 부동산 시장 속 연착륙 방안으로는 정부와 국회에 결단이 필요
준공 미분양 단지 양도세 감면,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및 분상제 폐지 등 필요

정책 제안

4. 미분양 해소 방안 제안

미분양 촉진 방안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안 (추진 中)

아파트 투자를 통한 전세 및
임대목적 세대 등 혜택 제공

미분양 적체심화 지역부터
순차적 해결방안 적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메리트를 부여 투자 수요 및 실거주 수요 견인방안
-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매시 양도세 면제안 구상 고려 요망된다

서민의 경우 내집 마련에 장벽이 매우 높음. 고금리 및 건설원가 상승 등 이유로 고분양가 감내 요구됨
이에 소득분위상 중산층 이하 계층 내집마련 포기 속출
부유층 투자 유도 인한 서민 주거안전 목적으로 전세 및 임대업 활성화 방안 마련시 활성화 기대된다

미분양 비율이 전국 기준 2배를 나타내고 있는 전남지역, 그중 광양시는 전남 미분양 43% 차지
지역별 양극화 심화중. 현재 미분양 통계 추산은 사업주체 자체 신고로 이루어지나, 자료제공 거부
미분양 물량 왜곡 등 일상화. 허위&축소 신고 감안 실제 미분양은 現 통계 6만4천세대 이상 예상된다.

①  현재 신규 주택시장 유입을 가로막는 장벽중 하나인 PF금융 역시 개선 요구됨
②  부실 PF 우려는 이미 현실화 된 바 , PF대출의 악성전환 이전 개선책 마련 必修

③  실물경기 악화와 고분양로 인해 서민계층의 신축 미분양 매입은 현실적으로 제한
④  미분양 주택의 임대목적 취득시 세제혜택 제공으로 부유층의 유입통한 미분양개선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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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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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오피스텔 주택수 미포함, 발코니 확장,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 
급격하게 증가하는 1~2인가구의 주거 부분에 있어서 일정부분을 감당한  오피스텔 급격한 공급 감소

소형 오피스텔 공급 촉진 정책

1인가구 증가 추이

오피스텔 공급량 분석

소형 주택 부족에 따른
준주거의 적극적 포용 정책

공급 활성화를 위한
 건축 기준 완화

APT와 유사한 세제 지원 

전용 40㎡ 미만 주택수 미포함 발코니 확장 가능 / 주차기준 완화 취등록세 완화 / 대출금리 APT와 동일 

1999년 이후 오피스텔 공급량 추이

공급 감소 원인

27.9%
29.3% 31.7%

34.5%

109,169

2016 2018 2020 2022

2019

6년 사이 6.6%↑

5년 전 대비

30.6% 
2021 2024

76,979

33,396
공사비/토지대/

금리 상승
분양가 폭등

까다로운 건축기준
Ex> 1실당 주차 1대

주택수 포함
취등록세 4.6%

실수요자/투자자
분양 /거래 외면

▶ 공급 위축

소형 오피스텔 공급 확대시

☞ 1인 가구  삶의 질 향상 
☞ 전세 사기 일부 해소 
☞ 건설 경기 회복  기여

5. 오피스텔 현황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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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오피스텔 규제완화 효과 

-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완화
2025년 연말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의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고금리와 시장 침체, 규제 강화로 인해 오피스텔 시장 급랭 > 서울 오피스텔 매매 건수가 2022년 대비 45% 이상, 2021년 대비 60% 이상 급감

제한적  주거용 오피스텔 규제완화 효과 

- 이미 분양된 소형 주택은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지 못함.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추가  구입해도 양도세 비과세 등의 
   특례가 적용 되지 않음

- 소형·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오피스텔 소유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규제 완화를  고려해야 함

부정확한 미분양 주택통계 

- 미분양 주택 통계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사업주체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하기 때문에 실제와 다른 것이 사실
    → 영업비밀 이란 이유로 강행규정을 둘 수 없어 통계의 신뢰도가 떨어져 있음

- 다만 지자체 입장에서도 미분양이 많은 지역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강제하지 않고 있음

- 또한 지자체에 따라서 미분양시점을 정당계약 직후, 무순위 접수 등으로 달리 적용하는 것도 통계에 혼란을  주고 있음

5. 오피스텔 현황 및 대책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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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인 미분양 증가시 연관산업 침체 : 미분양 증가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한 국내 경기침체 우려

- 세금규제 완화, 금리 인하, 대출규제 DSR 완화, 합리적 분양가 책정, 오피스텔 주택수 제외, 지방미분양 세제혜택 必

SUMMARY

6. 결론 : 미분양 해소 방안 요약

양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인)

다주택자 중과 배제

규제지역 세분화 및 단순화

-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양도세 한시적 (5년내 등) 감면
- 지방 미분양 아파트 한정 양도세 한시적 감면

-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적 폐지
-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매시 한정 제도 실현 고려

- 규제지역 광범위 국한되지 않고 동단위 세분화 필요
   EX) 강남구 → 강남구 역삼동 등

대출 DSR 규제 완화

취득세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인) 

신규분양주택 한시적 세제혜택

- '23.02시행 스트레스 DSR 주담대 한도 축소 여건 열악
- LTV 완화 (70% 확대)

- 1년 취득세 50% or 취득세 1% 완화 감면 등 시행
-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매시 한정 제도 실현 고려

- 세제혜택 제공시 미분양주택에서 신규주택까지 확대
-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 25년 연말까지 한시적 세제혜택 

청약홈 미분양 모니터리 강화

중산층 이상 부유층 투자 유도 방안 강구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제외 요청

- 청약홈 미분양 현황 열람 가능 조치 (시장 왜곡 금지방안)
- 청약 관련 모든 정보 청약홈 통해 편리하게 확인 제안

- 부유층 투자 유도위한 전세&임대업 활성화 방안마련
- 미분양 적체심화 지역부터 순차적 해결방안 적용

- 현실적으로 오피스텔 주택수 배제로 오피스텔 투자유도
- 기존 오피스텔 소유주도 혜택 받을수 있게 포괄적 완화

▼ 아파트 미분양 해소방안 

▲ 오피스텔 미분양 해소방안 

※ 현행 문제점인 세금규제, 금리인상, 대출규제, 고분양가 책정, 오피스텔 주택수포함 등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 미분양 해소 방안제안 

     ▶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제외, 대출Dsr규제완화, 지방 미분양 아파트 구매시 양도세 면제 등 선결과제 실현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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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 현황

분양대행업 현황 : 부동산 상품 및 수요의 다양화

- 부동산 분양대행업 사업체수 약 2,000~2,800개 / 종사자수 약 46천명~65천명 추정됨

1. 분양대행업 현황

부동산 임대업
(18천)

분양대행업 업체수 설문조사

분양대행업체별 인력수 설문조사

※ 부동산 분양대행업 사업체 약 2,000개로 추정

500개 미만

10명 미만

500개~1000개

10~20명

1000개~5000개

20~30명

5000개~10000개

30~40명

10 00개 이상

40명 이상

※ 부동산 분양대행업 업체당 인력수 평균 23.3명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분양대행업 포함)

부동산 투자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업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으로 분류된 사업체 중
약 2.8%가 분양대행을 통해 매출 발생
부동산 분양대행업 사업체 약 2,800개로 추정

(100천)

부동산 관리업
(35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11천)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104천)

분양대행업 업체수 설문조사

500개미만

500~1000개

1000~5000개

5000~10000

10000개이상

분양대행업체별 인력수 설문조사

10명미만 10~20명

20~30명 30~40명

40명이상

부동산업
(168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29천)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140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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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대행업 관리에 관한 제도 도입 필요

분양대행업 현황 : 부동산 상품 및 수요의 다양화

- 부동산 분양대행업 사업체수 약 2,000~2,800개 / 종사자수 약 46천명~65천명 추정됨

1. 분양대행업 현황

구분 주택 비주택

관계법률 (30세대이상)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분양대행자 교육에 관한 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분양대행자 주택사업자, 건설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자, 법인개업공인중개사 없음

교육 분양대행자 교육(1년) 없음

분양대행자 관리 없음 없음

벌칙 무등록 분양대행자에 대한 사업시행주체에 대한 벌칙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없음

부당산 표시광고
행위금지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의 금지 위반자에 대한 벌칙
(2년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

30세대 미만 주택, 지식산업센터 등 분양에서 분양대행자에 의한 소비자 피해 발생하고 있으나 방치되고 있음

 (제도 보완 사항) 분양대행업 통합 관리에 관한 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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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 제도 보완 가능 요소 및 개선 방안 

1. 분양대행업 현황

부동산 분양대행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과 과제
자료 : 「부동산 분양대행제도 개선을 위한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3.2.28)

분양대행 관련 제도적 미비 영역

분양대행자격자 기준,
교육규정 일부 존재

분양대행 관련 규정
미비 영역

30대 이상
주택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관광(콘도)
호텔

30세대 미만
주택 등

구분 관리·감독방법 관련법규 

주택
(아파트)

(사업자)
자격기준 

「주택법」 
제54조의 2

(종사자)
법정교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제3호

30세대 미만 주택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상가, 
지식산업센터, 호텔  

관리· 감독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 없음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및 
분양대행업 관리감독 강화

현 분양대행자 교육 제도의 
보완요소 및 사례 

-  아파트의 경우 무순위 청약에도 관련 교육을 받은 상담사가 운용되도록 분양대행 관련 제도 보완 및 강화
-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비주거상품(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한 분양대행업 및  종사자 자격 기준과 교육제도 도입 및 강화
- 분양대행업자를 선정하고 업무를 일임하는 것은 사업주체가 하더라도 관리 및 감독은 지자체장이나  국토교통부장관에 부과

- 현행 주택법상 , 30세대 미만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이에 29세대 이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등 준주택&수익형 상품인 상가,호텔,지식산업 센터 등은 의무 교육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부 무책임한 영업형태 출현중
- 현행 법령은 주택에 관하여서만 제한적 규제 시행중이나 , 위와같은 사례의 발생으로 수분양자 피해 우려되는바 수익형 상품 역시 전문적인 교육의 실시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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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 사례

현행 분양대행 제도의 문제점 

2. 분양대행 제도 문제점

이와같은 소비자 피해 사례로 인하여 분양대행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고 있음

건축허가 내용과 상이한 분양광고
확정되지 않은 지하철 노선 및 지하철역을

개통예정인 것처럼 광고

허위 또는 자격미달의 분양대행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분양대행사 직원의 융자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

분양대행사 직원의 수익성 보장

전세사기...
'빌라의 신' 뒤에 분양대행 업자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자격미달의 분양대행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

분양대행사 직원의 잘못된 상담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전세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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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의 정의, 등록제도 등 내용을 담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관리와 육성을 위한 법률 개정 필요

분양대행 제도 보완 가능 요소 및 개선 방안 

3. 분양대행 제도 보완 개선 방안

부동산 분양대행업의 전문성 강화, 투명성 확보 → 소비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부동산 분양대행 및 부동산 분양대행업 정의 보고의무 부당한 표시, 광고의 제한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록제도 부동산 분양대행업 정보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부동산 분양대행업자의 금지행위 등 규정

부동산분양대행업 제도권으로 도입 부동산분양대행업의 보고의무 부동산분양대행업 관리

불량 분양대행업체의 난립 예방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전문성 강화 소비자에게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 기능
분양대행업체에 대한 제재와 관리

강화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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